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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공개 토론회

          일  시 : 2023. 7. 7.(금) 10:00 ~ 11:40 (100분)

          장  소 : 스페이스쉐어



진 행 순 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3 3‘ ▪ 개회
조광현 

(국민권익위 사무관)

10:03~10:08 5‘ ▪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08~10:20 12‘ ▪ 주제발표(외국인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김석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

10:20~10:22 2‘ ▪ 토론자 착석 및 좌장 소개
조광현 

(국민권익위 사무관)

10:22~10:25 3‘ ▪ 토론자 소개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10:25~11:25 60‘

▪ 지정토론

 - 관계부처 : 이민석(해수부 선원정책과장)

 - 관계기관 : 김우철(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박광범(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장)

 - 선원노련 : 김동윤(부위원장)

             권기흥(부위원장)

 - 언    론 : 이영근(중앙일보 기자)

11:25~11:35 10‘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11:35~11:40 5‘ ▪ 폐회
조광현 

(국민권익위 사무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꺼이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정영석 한국해양대

학교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지정토론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관이면서 최종적인 고충처리 

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 ‘110국민콜’, ‘국민생각함’ 등의 다양한 

정책소통창구를 운영하며 매년 약 2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수많은 고충 불편사항과 부패 유발유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600여개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3

건의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약 9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점점 심각해 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양 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는 1990년 단계적인 외국인 선원 도입

계획 발표 이후 1991년 국내 선원노조와의 외국인 선원 승선 합의를 

거쳐 1998년 시행된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근거한 외국인 

선원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선주 관련단체와 국내 선원노조간 합의로 

결정함에 따라 정책결정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이것이 오히려 

산업의 주요 파트너인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나서 여러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고 효율

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이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이는 바뀌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절차가 보완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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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공기관 관행화된 노조문제 등 제도개선 요청”(’23. 2. 27. 국민신문고 민원)

 추진배경

○ 정부는 20톤 이상 어선 포함,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마련, 선원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에 근거한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 중

   ※ 20톤 미만 선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부 고용허가 대상

   ※ ’90년 단계적인 외국인 선원 도입계획 발표, ’91년 한노총 산하 선원노련과 외국인 

선원 승선 합의 이후 단계적 증가, ’21년 기준 선원 5만 9,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약 46%)

○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선주들(선박소유자단체)은 사전에 외국인 선원

규모를 국내 노동조합(선원노련)과 합의해야만 고용할 수 있는 구조

-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단체에 외국인 선원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선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

- 외국인 선원 송출, 교육, 복지 문제 외 무단이탈 문제 등 개선 제기

○ 경제 위기 속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외국인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23. 2 ~ 6월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23. 6 ~ 7월    개선방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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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현황

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 (외국인 선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

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2조 2호)

    ※ (관련규정)「선원법」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참고) 외국인 선원 관련 제도 연혁 >

▪ ’90. 11월 외항선과 제3국 기지에 있는 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도입계획 발표

▪ ’91. 7월  한국선주협회와 선원노동자단체 간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 

승인 (외항선에 외국인 선원 58명 첫 승선)

▪ ’98. 1월  외국인인력 고용관리지침 제정

▪ ’07. 8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외국인인력 고용관리지침 전부 개정)

○ (고용기준) 도입규모 등을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합의하여 정함(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

    ※ 노사간 합의후 해수부 승인 요청

○ (고용절차)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등 의견을 듣고 지

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신고서에 날인 후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 ’17. 7월부터 정보통신망(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

< 고용신고 처리절차 >

선주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출입국관리소

⇒

선주, 송출회사

신고 신청 접수, 검토 수리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교육,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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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5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 어선

    ※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참고) 20톤 미만 고용허가 절차 >

선주

⇒

고용센터

⇒

선주, 산업인력공단

⇒

출입국관리소

⇒

선주, 송출회사

고용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 
(3배수 알선)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교육, 취업

 외국인 선원 현황

○ (선원수) ’21년말 기준 선원 59,843명 중 외국인은 27,333명(약 45.7%)

< 업종별 외국인 선원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월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외항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내항순항 

여객선

2010년 17,558 7,899 74 4,006 497 5,156 -

2015년 24,624 12,066 39 3,374 673 8,441 31

2016년 23,307 11,141 35 2,991 791 8,314 35

2017년 25,301 12,109 42 3,810 823 8,484 33

2018년 26,321 11,813 10 3,850 878 9,733 37

2019년 26,331 11,461 10 3,869 923 10,032 36

2020년 26,775 12,196 - 3,824 937 9,793 25

2021년 27,333 13,121 36 4,324 922 8,916 14

    * (참고) 선박유형

     ▪ (외항선) 외국과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선박

     ▪ (외항여객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 운항하는 여객선

     ▪ (원양어선) 원양의 어장에 출어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내항선)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 (연근해어선)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내항순항여객선)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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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선원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순

< 외국인 선원 국적별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기타

총계 27,333 11,166 5,880 4,405 4,653 625 604

외항선
13,121
(3,293)*

3,260
(1,059)

5,233
(941)

65
(59)

3,922
(963)

62
(19)

579
(252)

원양어선 4,324 3,416 603 268 9 5 23

내항선 922 204 - - 718 - -

연근해어선 8,916 4,282 - 4,072 4 558 -

외항여객선 36 - 34 - - - 2

내항순항여객선 14 4 10 - - - -

    * (  )는 해기사수(외항선에만 승선)

< 연도별 외국인 선원 국적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기타

2010년 17,558 4,248 3,653 1,907 3,221 4,457 72

2015년 24,624 6,895 6,321 4,697 4,619 2,000 92

2016년 23,307 6,991 5,503 4,642 4,235 1,737 199

2017년 25,301 8,275 5,903 4,720 4,512 1,669 222

2018년 26,321 9,084 5,779 5,355 4,346 1,501 256

2019년 26,331 9,498 5,557 5,452 4,306 1,304 214

2020년 26,775 10,699 5,464 5,025 4,376 978 233

2021년 27,333 11,166 5,880 4,405 4,653 625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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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분석

1 외국인 선원 위탁관리 근거 미비  

○ 노동여건 변화로 외국인 선원 매년 증가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선원 취업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23년 70.5%에서 ’33년 63.9%로 대폭 감소 전망

< 국내 인구변화 현황 및 추계(국가통계포털 자료 정리) >
(단위 : 명)

연도 총 인구수 0~14세(비율) 15~64세(비율) 65세 이상(비율)

2014년 50,746,659 7,213,693 (14.2%) 37,255,840 (73.4%) 6,277,126 (12.4%)

2022년 51,628,117 5,934,472 (11.5%) 36,675,233 (71.0%) 9,018,412 (17.5%)

2023년 51,558,034 5,686,017 (11.0%) 36,372,084 (70.5%) 9,499,933 (18.4%)

2024년 51,500,029 5,462,580 (10.6%) 36,029,123 (70.0%) 10,008,326 (19.4%)

2033년 51,018,619 4,103,438 (8.0%) 32,577,124 (63.9%) 14,338,057 (28.1%)

- 국적 선원수는 매년 감소(’06년 38,821명 → ’21년 32,510명)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선원은 급증(’06년 3,590명(9.2%)에서 ’21년 11,927명(36.7%))

< 연도별 국적선원 연령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
(단위 : 명)

연도 계 25세 
미만

25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2006년 38,821 1.005
(2.6%)

2,288
(5.9%)

5,391
(13.9%)

11,880
(30.6%)

14,667
(37.8%)

3,590
(9.2%)

2019년 34,123 1,072
(3.2%)

2,568
(7.5%)

3,254
(9.5%)

4,579
(13.4%)

9,749
(28.6%)

12,901
(37.8%)

2020년 33,565 1,029
(3.1%)

2,408
(7.2%)

3,206
(9.5%)

4,553
(13.6%)

9,019
(26.9%)

13,350
(39.8%)

2021년 32,510 995
(3.1%)

2,636
(8.1%)

3,294
(10.1%)

4,901
(15.1%)

8,757
(26.9%)

11,92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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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고령화 문제 우려(’22. 4월, 해양수산 분야 간담회 시 의견) 】

▪젊은 층 선원 유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도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사례와 같이 70대 선장과 기관장들이 선박을 운행할 수 밖에 없고, 야간 당직 

없이 자동항법으로 운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사고도 우려

- 외국인 선원은 국적 선원 부족에 따라 ’91년 최초 승선 후 지속 증가

   ※ 최초 승선 이후 ’18년만인 ’08년 1만명을 넘어(12,777명) ’12년 2만명을 넘은 이후

(21,327명), ’21년말 기준 선원 59,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7,333명 수준(약 45.7%)

< 외국인 선원 현황(한국 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0,397 61,072 60,454 60,340 59,843

한국인 선원수 35,096 34,751 34,123 33,565 32,510

(비율) (58.1%) (56.9%) (56.4%) (55.6%) (54.3%)

외국인 선원수 25,301 26,321 26,331 26,775 27,333

(비율) (41.9%) (43.1%) (43.6%) (44.4%) (45.7%)

외항선 12,109 11,813 11,461 12,196 13,121

외항여객선 42 10 10 - 36

원양어선 3,810 3,850 3,869 3,824 4,324

내항선 823 878 923 937 922

연근해어선 8,484 9,733 10,032 9,793 8,916

내항순항여객선 33 37 36 25 14



- 9 -

○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 위탁

- 법령상 명확한 위임근거 없는 해수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고시)’에

따라 외국인 선원 도입 및 관리 업무를 선주 관련단체에 위탁

   ※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관련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선원법」 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는 실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별도 

협약 없이 지침만을 근거로 국가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 수협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운영내용, 성과 등 평가 한계

※ (참고)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략)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생략)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략)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략)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 (생략)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3(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 도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외국인선원의 입·출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충상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선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송입업체별 정원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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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내 운영절차 등 세부규정이 없어 선주 관련단체는 자체 규정

등을 임의로 마련하여 운영

   ※ 수협중앙회의 경우 자체 내규인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을,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상선 등 외국인 선원 운용요강’,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마련·운영 중

   ※ 국내 장기 체류 자격이 없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선원과 관련한 단체는 별도 내규

없이 노조 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

<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선주 관련단체 >

구  분 연근해 어선 외항선 여객선, 내항선 원양어선

선주 관련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 선주 관련 단체 외국인선원 관련 내규 주요내용 >

규정명 주요내용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수협중앙회)

▪고용기준 교섭(회원조합 임직원, 업종별·지역별 선주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20인 이내 인력풀 구축·운영)

▪수수료 등의 징수

▪외국인 선원 입국 전·후 교육, 고충상담센터 운영

▪관리업체, 송출회사 지정

▪외국인 선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건강검진, 관리 등

내항상선 등 외국인 

선원 운용요강
(한국해운조합)

▪송출국가 및 관리업체 선정 및 취소

▪외국인선원 중재위원회, 상담 지원

▪노사합의 및 고용협의회 운영절차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지원, 등록, 건강검진 지원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징수 절차

▪외국인선원 교육, 관리업체 선정 등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 

고용협의회 운영 규정
(한국해운조합)

▪협의회 구성(선원노련 위원장과 조합회장이 각 5명 지명)

▪협의회 기능(노사합의, 선사별 총정원제 등)

▪단체협약 적용·승인 및 선사별 총정원제 운영 승인

▪협의회 회의개최, 의결 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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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는 구조

- 주요 정책 결정사항임에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등을 법령근거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선원노동조합단체와 협의 결정

   ※ 20톤 미만 선박 선원은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규모를 결정

<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구분 >

구  분 20톤 미만 선박 선원 20톤 이상 선박 선원

규모검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선원노련, 업종별 관련단체 합의 후 

해수부 승인

고용신고 
절차

①허가신청(선주) → 
②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③근로계약체결(선주 등) → 

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리소) → 
⑤입국, 교육, 취업

①신고신청(선주) →
②신고서 검토, 수리(해양수산청) →

③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리소) →
④입국, 교육, 취업

임금 등 관리 선주가 임금, 숙식비 등 관리
고용협의회(선원노련, 업종별 관련단체) 

에서 임금 등 협상, 결정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 업종별 노동조합도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만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을 뿐, 관련 노동조합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참고) 20톤 이상 선박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등 협의 기관 >

구  분 연근해 어선 외항선 여객선, 내항선 원양어선

선주 관련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선원 노동조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전국원양산업 노동 

조합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①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

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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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비자발급 등 사후 절차 진행 시에도 노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선원노조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

   ※ 노조측은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확인,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23. 6월, 선원노련 간담회 시 의견)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고용신고)

 ①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생략)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2(고용추천)

①선박소유자가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새약)

 1.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 1부

- 선원노조는 국적선원 취업과 보호를 사유로 외국인 선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협상과정에서 의견 대립 사례 발생

【 노사간 의견대립 사례 (’22. 4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간담회) 】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협상 과정에서 국내선원 우선 채용, 국내선원이 탑승을 

안해도 노조에 동일 임금 지급, 국내선원 100% 동의 시 외국인 선원 채용 등 

파격 조건에도 협상 결렬

▪선원 고령화로 일부 단체에서 일반 부역 선원 외 해기사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해기사 허용 시 향후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해운협회 허용 이후 재협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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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노력에도 제도개선 조치 미흡

- 19대(2012~2016), 20대(2016~2020) 국회 회기 중 정부 주도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관련 입법화 노력(「선원법」 개정)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19대, 20대 국회 「선원법」 개정안 >

제출연월일 제출자 주요내용

2014. 12. 31. 정부
외국인 선원 관리 관련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 시 해수부장관 등에 신고하도록 개정

2017. 12. 29. 정부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21. 4월 해수부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 과정을 추진하면서(입법예고) 외국인 

선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수협중앙회, 송입업체, 선원노련 등 이해

관계자 반대로 무산

- 관계부처(해수부)는 수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위탁 관리 근거 미흡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참고) 해수부 수협중앙회 감사사례(’20. 12월 처분) 】

▪외국인 선원제 도입 및 관리업무에 대한 국가사무를 수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의 책임소재 및 관리감독 등이 불명확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국가의 공공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미약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수탁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 수협중앙회는 「(가칭)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어업분야 

외국인 선원 통합관리, 수협중앙회를 외국인선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외국

인력 고용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력 복지기금 조성 근거 마련 등 건의(’2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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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기금, 관리비 등 징수, 공개 미흡  

○ 복지기금 징수 등에 따른 선주 부담

- 선주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경우 업종별로 매월 일정액의 특별

회비와 복지기금을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에 납부

(선주단체별 외국인선원 1인당 월 1만 8천원 ~ 10만원 징수)

  < 선주단체별 외국인선원 1인당 월 복지기금, 노조회비 등 징수 규모 >

구  분
연근해 어선
(수협중앙회)

외항선
(한국해운협회)

여객선, 내항선
(한국해운조합)

원양어선
(한국원양산업협회)

노조회비 3만원 5만원 3만원 1만 8천원

복지기금 5만원 5만원(40불) 2만원 -

-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별도 근거 없이 자체 내규에 근거하거나 관행적

으로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선주들에게  일정금액을 임의 징수

    ※ 수협중앙회는 선원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선주들에게 선원 1명당 월 3만원을 징수

하여 중앙회와 조합에 배분

  < 수협중앙회 선원관리비 징수 및 집행내역 >

구분

(징수주체)
수납액 사용구분

배분액

중앙회 조합

선원관리비

(수협중앙회)
월 3만원

소계 월 15천원 월 15천원

선원관리비용 월 12천원 월 13천원

복지기금 월 3천원 월 2천원

    ※ 해운조합은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운영, 기타 소요비용 충당 목적으로 외국인 

선원 1명당 월 5만원을 징수(자체 공제사업 참여자는 월 1만원)

    ※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국내 체재가 거의 없어 별도 관리비가 없는 것으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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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복지기금, 관리비용은 연간 약 200억원, ’07년 이후 16년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노조측에서 회비 등 선납 없이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서류 작성에

비협조적이어서 일부 선주 불만 발생

【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부담(’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시 선주 의견) 】

▪선원노련에서 선원 1인당 복지기금으로 월 5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선납해야 

선원노련에서 도장을 찍어 선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에서도 1인당 

3만원을 선원관리비로 걷어 선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반면 노조측은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확인,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23. 6월, 선원노련 간담회 시 의견)

-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 선주가 노조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

【 노사합의 내용인 발전기금 납부 거부(’22. 9월, 언론보도) 】

▪일부 선주가 노사합의에 의해 외국인 채용 시 납부하는 발전기금 명목의 1만원 

납부를 거부하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노조측 손을 들어줌

▪최근에도 일부 사업장 선주가 노사합의를 깨고 노사발전기금 1만원 납부를 

거부하여 소송 진행 중

○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 등 징수

-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특별회원으로 하고 노조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동의 여부 확인 필요

    ※ 수협중앙회 산하 외국인 선원은 조합 특별회원 가입 동의서 제출 없이 조합비 

납부(’23. 4월 현지 선주,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의견)

    ※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선주가 외국인 노동자 서명 동의서를 

받아서 노동조합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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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양산업협회 단체협약 사례 > < 조합원 가입 동의서 양식 >

    ※ 해운조합은 선주가 단체협약 내용을 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내용을 선내에 게시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외국인 선원들이 특별회원 

가입, 조합비 납부 등을 인지 가능(단체협약서 제26조)

- 법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시에 따라 국내 선원 노조인

선원노련이 당사자가 되어 단체협약 체결

    ※ 명확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내국인 선원 취업

규칙 등 관련 법령 준용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③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제120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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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선원법」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외국인 선원에 대해 선원노련에 가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

협약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여부 검토 필요

※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생략)

    ※ 반면, 관련부처(전 국토해양수산부)는 과거 외국인 선원 조합비 납부 문의에 대해 

국내선원 보호 등을 위해 노사 간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 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관련부처 답변) 조합비 납부는 노사합의 사항(’08. 7월, 선원노정과)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외국인 선원 고용시 선박소유자와 선원노동조합간의 

합의’는 국내선원 보호 및 선박의 특수한 근로환경을 감안한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선원법」 제110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의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외국인선원 고용시 선원 1인당 일정액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권유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의 존속이나 폐지 

여부는 당연히 해당 노사간 협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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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주노총 측에서도 노조(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를 설립하고 

협상 대상자로 인정 요구

【 민주노총 선원노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위반 규탄(’22. 11월 언론보도) 】

▪민노총은 올해 5월 산하에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을 설립하고, 이를 해수부에 

알려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 협의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 복지기금, 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개 미흡으로 불신 초래

- 외국인 선원 대상 노조회비 집행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복지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선원과 선주 대상 공개 필요

    ※ 복지기금의 경우 당초 외국인 선원이 아닌 국내 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및 선원 처우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기로 단체협약 체결

    ※ 해운조합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지기금 집행내역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장학금 

등 국내 선원을 위한 용도로 집행

< (참고) 해운조합 관련 2021년도 복지기금 집행내역 >

(단위 : 원)

내용 집행액 내용 집행액

방역용 마스크 제작·구입 220,957,500 부산해사고 장학금 발전기금 20,000,000

바다의 날 기념 타올 제작·배포 168,245,000 선원(비조합원) 자녀 장학금 100,000,000

선원용 다국어 회화 책자 제작비 9,000,000 장학기금(한국해양장학재단) 100,000,000

선원(조합원) 자녀 장학금 300,000,000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4개 학교) 44,606,112

한국해양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50,000,000 수산계고교 승선실습생 장학금 1,800,000

목포해양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110,000,000 6급 해기사 양성 교육비 지원 16,820,700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이메일 뉴스 서비스(선원/선박) 25,100,000

충남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수산 후계인력 육성방안 연구지원비 30,000,000

포항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LNG 운반선 선원일자리 연구용역 9,000,000

경남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선원 위령탑 관리비 95,212,610

인천해사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총액 1,400,7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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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원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임

- 복지기금 등을 노조운영 경비로 사용할 경우 사측의 노조 운영비 

부당 원조행위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 (구)해상노련 회비, 복지비 등 사용내역(’18. 5월 언론보도) 】

▪’16~’18년 해상노련 특별회비 수입은 39억~42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선원 관련 

국내 선주들로부터 받는 수입은 약 23억원에 달함. 그 외 별도항목으로 책정된 

복지기금은 18~19억원 수준으로 이를 합하면 40억원이 넘어 총예산 74~88억원의 

절반 수준임

▪’17년 선원복지 지출예산은 총 18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특별조합원 관리비 

예산은 4억 5천만원이며, 나머지는 국내선원 장학사업비(5억원), 선원인력 양성기관 

지원(5억원), 연구용역 등이나, 실제 집행금액은 6억 8,860만원으로 절반도 안됨

▪해상노련 관계자와 가맹노조 대표들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이 

’17년 2억 7,924만원, ’18년 2억 5,332만원이고, 대부분 목적외 사용이 많음

- 선주 관련단체도 관리비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해 집행했는지 여부 파악 곤란

    ※ 수협중앙회 등은 결산 검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나, 관리비 수입과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 구분해서 정리하지 않아 외국인 선원 관리 집행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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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지속 발생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지속 발생

-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률은 타업종 보다 낮으나 무단이탈은 

지속적으로 발생

   ※ ’21년 기준 등록외국인 1,093,891명 중 불법체류자 수는 125,022명으로 전체의 11.4%

<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록외국인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불법체류자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불법체류율 7.1% 7.2% 7.5% 9.5% 11.4%

   ※ 다른 업종으로 불법취업 등으로 인한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수는 ’21년 기준 

6,985명(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125,022명 중 5.6% 수준)

<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유학(D-2) 1,054 1,357 2,712 4,540 6,774

일반연수(D-4) 6,373 11,675 18,249 22,756 24,780

비전문취업(E-9) 45,387 46,142 44,832 45,757 49,439

선원취업(E-10) 5,421 5,689 5,808 6,062 6,985

방문동거(F-1) 2,724 3,072 2,956 3,657 4,111

거주(F-2) 3,063 2,631 2,276 2,133 1,950

방문취업(H-2) 2,282 2.177 1.943 2.703 2,867

기타 16,533 17,324 17,039 21,057 28,116

   ※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률은 ’22년 기준 15.4% 수준(수협중앙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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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은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기피, 낮은 보수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건강상 이유로 선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례 ①(’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연근해 어선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두세 달 일하다가 임금이 높은 다른 어선

으로 옮기고, 일부는 건강상 이유로 육상 숙소에서 장기간 휴식을 취한 후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기도 함

【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례 ②(’17. 12월, 언론보도) 】

▪수협중앙회와 선원 근로감독관에 등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 7월까지 

수협을 통해 연근해어선에 취업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1만 3,278명 중 1,620명

(12.2%)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E10비자(선원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1만 5,348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약 34%에 이르고 있음

-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침에 따라 무단이탈 

발생 시 선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현장 불만 발생

    ※ 선박소유자가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할 경우 시정지시, 주의, 또는 2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 금지 조치(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 제13조)

○ 외국인 선원 보수 책정 등 근거 미흡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수부 고시)’ 특례에 

따라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단체가 정하도록 재위임

※ (참고)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수부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487,640원

 나. 적용의 특례 ---(생략)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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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9조 위임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제정되었

으나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외국인 선원 항목만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참고)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참고) ‘22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26년까지 국적 선원과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정

< (참고) 연도별 연근해어선 선원 최저임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국인선원 1,238 1,319 1,415 1,518 1,641 1,760 1,982 2,153 2,216 2,250

외국인선원 1,040 1,100 1,180 1,180 1,265 1,265 1,400 1,632 1,723 1,822

육상노동자* 957 1,016 1,089 1,166 1,260 1,352 1,574 1,745 1,795 1,822

    * 국내 육상노동자 최저임금(고용부 고시)

○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외국인 선원 관리와 계약 등을 통한 송출업체 통제 등을 위해서는

송입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2. 10월 기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록 선박관리업체는 157개이며, 이중 

선주단체가 계약한 송입업체는 ‘수협중앙회’ 20개소, ‘해운조합’ 8개소임

【 송출·입 회사 관리 필요 의견(’23. 4월 현장 간담회 시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의견) 】

▪일부 현지 송출회사는 외국인 선원 지망자에게 약 2,500만원 요구, 외국인 선원 

중에는 송출비용 충당을 위해 국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무단이탈하는 사례 발생

▪수협중앙회 등 일부 단체는 별도 관리회사를 설립, 500만원 이하로 통제를 시도 

중이나, 이를 준수하는 곳은 5개 회사 정도이며, 송출·입회사 전반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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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 내규를 통해 

송출비, 교육비, 사후관리비를 정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위임·위탁 관리근거 없는 상태

< (참고)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1인당 송·출입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귀속대상 >

부담주체 항목 금액 귀속대상

외국인 선원 송출비용 5,500$ 한도 송출회사

고용주(선주)
선원관리비 월 30,000원 수협중앙회

관리수수료 월 10,000원 송입업체

송출회사
사후관리비 월 45,000원 한도 송입업체

입국 후 교육비 210,000원 수협중앙회

※ (참고) 수협중앙회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제14조(관리업체 선정) ①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외국인선원 관리기본계약(중앙회 표준계약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업체 평가 및 쿼터배정) ①중앙회는 --- 관리업체의 운영적정성 확인 

및 관리업체별 외국인선원 송입쿼터를 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업체 및 송출회사 점검) ①중앙회는 제24조의 관리업체 평가 등을 

위하여 관리업체와 송출회사에 대해 서류 및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참고로 관계부처(해수부)는 수협중앙회 감사 시 송출비용 관련 

과도한 부담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

【 (참고) 해수부 수협중앙회 감사사례(’20. 12월 처분) 】

▪과도한 송출비용은 외국인선원 부담가중 및 급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비용, 교육비용 등을 고용주나 

수협중앙회가 부담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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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외국인 선원 제도 근거 정비  

○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

- (1안) 「(가칭)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외국인 

선원 관리 근거, 방법, 절차 등 마련

※ 주요내용 예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참고)

 ▪ 외국인선원고용정책위원회 및 실무회의 운영(고용규모 등 주요정책 심의)

 ▪ 외국인선원 도입계획 공표,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선원 구직자 명부 작성, 

외국인선원고용허가, 근로계약, 사증발급 관련 규정

 ▪ 외국인 취업교육, 사용자교육, 교육기관 지정·관리

 ▪ 건강보험, 보증보험, 출국보험, 차별금지, 기숙사 제공, 사업장 변경 등 선원 

보호규정

 ▪ 대행기관 지정, 관리,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등

- (2안) 「선원법」을 개정,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를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14년, ’17년 정부 「선원법」 개정안 참고, 도입규모, 고용신고 절차, 교육·관리 등 위임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결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와 유사하게 총리실, 해수부,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칭)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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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확인 절차 개선

- 노조의견서 제출 절차를 삭제하거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사

등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확인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선원 과반수 이상 의견을 듣도록 개선

   ※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별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해양청에서 확인·제재 추진

○ 국적선원 우선 고용 근거 마련

- 국적선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고용 노력을 증빙하도록 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고용·교육·관리 업무 위탁근거 마련

- 관련 단체에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수부 지도·감독 근거 마련

   ※ (1안) 현행과 같이 업종별 선주 관련단체에 위탁(업무실적 평가, 지도·감독 근거 보완)

   ※ (2안) 외국인 선원 관리 전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지정·운영

   ※ (3안) 다른 업종 노동자 사례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2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및 집행내역 공개  

○ 관리비, 복지기금 등 징수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되, 징수 

금액, 납부대상 결정·변경 시 사전에 노사정 실무협의를 거치도록 

절차 마련

   ※ 선원 복지 전담 기관 또는 외국인 선원 관리 대행기관에서 징수·관리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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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복지기금 등 집행내역 공개

- 외국인 선원 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의 집행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내역 등을 선주, 외국인 선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

   * (집행용도 예시) 외국인 선원 통역 등 근무 지원, 교육, 숙소·휴식공간 지원 등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3 외국인 선원 교육·복지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근거 명확화

-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유사하게 해수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관련 근거 보완

○ 외국인 선원 교육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선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 등 관련 경력자를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선원,

관련단체에 대한 정기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전담 상담·교육 및 복지증진 지원기관 지정·운영

- 외국인 선원 고용 우수 선주 등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법무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 정기·수시 실태조사 및 단속 

실시 후 엄정한 법 집행 추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95조(벌칙)에 따라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한 사람, 고용주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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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선주 책임 부여 관련 법적 근거

보완

○ 외국인 선원 관리 공공성 강화

- 송입·송출업체가 외국인 선원에게 송출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

거나 외국인선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송입업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하위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배정 규모 삭감 등

-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이 해양수산부장관 

위탁을 받아 송입업체에 대한 정기점검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참고)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해수부, 법무부

○ 조치내용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해수부 고시)」개정

○ 조치기한 : 202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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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 토론문

김우철(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 32 -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

(한국해운조합, ʼ23. 7. 7.)

1  현 황

□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E-10-1) 제도 운영현황

ㅇ (고용현황) ʼ22년말 기준 135개사 257척 1,039명

- 내항상선 소유자 미얀마ㆍ인니로부터 송입하여 예부선ㆍ화물선

ㆍ유조선 등에 고용 중

ㅇ (관리현황) 무단이탈률 0.17%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 총 7개 업체(미얀마 5개사, 인니 2개사)가 외국인선원 송출입 및 관리

하며, 조합이 매년 이들 관리업체를 점검ㆍ평가

- ʼ04년도부터 총 11,162명 입국하였으며 이 중 이탈자는 19명

ㅇ (순항여객선, E-10-3) ʼ22년말 기준 1개사 1척 33명

□ 내항상선 선원 현황

ㅇ 60세 이상 선원 비중, 전체 국적선원(37%) 대비 내항상선(60%) 매우 

높은 상황

- 안전운항 중요도가 높은 여객선도 60세 이상 선원이 44%, 70세 

이상 선원이 9%에 달하는 실정

-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 사회적 인식변화 등 선원직 기피현상

으로 청년선원 유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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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분 ʼ12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ʼ21년 ʼ22년
선원 8,269 8,207 7,850 7,847 7,854 8,033 8,153 8,100 7,915 7,414 7,435

60세↑ 3,383 2,769 3,665 3,993 4,078 4,354 4,388 4,484 4,543 4,130 4,432

고령화
비중

41 34 47 51 52 54 54 55 57 56 60

※ (출처) 해양수산부ㆍ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3∼2023년

ㅇ 지속 감소한 국적선원 대체하여, 외국인 선원(부원) 비중은 지난 

10년간 두 배 증가

(단위 : 명, %)

구분 ʼ12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ʼ21년 ʼ22년
내국인 2,145 2,034 1,931 1,905 1,867 1,944 1,806 1,621 1,674 1,617 1,646

외국인 583 587 631 642 756 790 841 923 937 922 1,039

전 체 2,728 2,621 2,562 2,547 2,623 2,734 2,647 2,544 2,611 2,539 2,685

외국인
비중

21 22 25 25 29 29 32 36 36 36 39

※ (출처) 해양수산부ㆍ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3∼2023년

2  건의사항

□ 단기 개선방안 병행

ㅇ 법적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선원 제도 정비 필요성 매우 동감하나, 법률 

개정 추진 시 장기간 소요와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 차질 불가피

ㅇ「외국인선원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단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후,

장기과제로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운영 안정화

ㅇ 현행 제도는 선원노동조합 의견서 유무에 따라 외국인 선원 고용

여부가 결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 및 운항일정 불확실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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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금체불, 선원보험 가입여부, 취업규칙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감독 중으로 노조의 추가 확인절차 불필요

*「선원법」,「근로기준법」,「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등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근거 명확화

ㅇ 내-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일원화 시, 국내ㆍ외 해수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환경 등 여러 요인 고려하여 별도 임금 

결정체계 필요

□ 내항상선과 연근해어선 관리체계 구분

ㅇ 내항상선 외국인선원은 STCW(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ㆍ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선원법」에 따른 당직ㆍ유능부원 자격과 평균

4년 3개월의 승무경력(입국 전)을 보유한 숙련인력

ㅇ 내항상선은 국제협약 등에 따라 선주가 모든 제반비용(숙식, 항공,

건강검진, 관청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무단이탈률이 매우 낮으나,

외국인 선원수(9,242명)가 많은 연근해어선과 동일한 체류자격(선원

취업, E-10)을 취득함에 따라 규제 계속 강화 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ʼ17. 11. 30.) 선원취업(E-10) 자격 최대 체류기간
‘무제한→최대 9년8개월’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ʼ17. 11. 30.)이유 >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
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ㅇ 체류기간 제한 후 약 300여명의 숙련된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이 

본국(미얀마, 인니)에 대기 중으로, 재입국 방안 마련 필요

* 300여명의 숙련 외국인 선원 양성에는 임금 외 108.3억원의 비용 소요(1인당
721만원 x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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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

외국인 선원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광범(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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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E-10)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협중앙회
(‘23.7.7.)

현    황

 ○ 20톤이상 근해어선원 고령화 및 어선승선 기피로 외국인선원 의존 증가
                                      (명)

구 분 2013 2016 2018 2020 2021
한국인선원수 15,725 14,692 13,982 13,743 13,534
고령자(50세이상) 수 9,009 11,440 11,151 10,848 9,902
고령자 비율(%) 57.3% 77.9% 79.8% 78.9% 73.2%
외국인선원수 6,193 8,314 9,733 9,793 8,916

외국인선원 비율(%) 28.3% 36.1% 41.0% 41.6% 39.7%
<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

 ○ 어업분야 외국인력은 적용법률에 따라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E-9(20톤 

미만, 고용허가제)과 E-10(20톤 이상, 외국인선원제)으로 이원화

▣ 외국인력(E-9, E-10) 근무 현황
(명)

구 분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 - 1 0 1,512 5,159 5,409 5,199 6,134 7,913 8,441 8,314 8,484 9,733 10,032 9,793 8,916 9,242

E - 9 1,271 2,150 3,195 2,665 3,279 4,055 4,668 5,374 6,352 7,432 8,665 6,850 5,678 8,650

합 계 2,783 7,309 8,604 7,864 9,413 11,968 13,109 13,688 14,836 17,165 18,697 16,643 14,594 17,892

※ 수협자체통계(단, ’14년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통계 비공개로 추정치)

▣ 외국인선원(E-10) 도입 현황
(명)

구 분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도입규모 4,000 8,000 9,500 11,400 13,000 15,100 15,100 15,100 16,100 17,300 17,300 17,300 18,300 19,500

입국인원(연) 1,740 2,766 3,153 2,208 3,341 3,805 2,600 2,032 2,516 3,413 2,555 1,922 2,166 3,200

입국인원(누적) 1,740 8,926 12,079 14,287 17,628 21,433 24,033 26,065 28,581 31,994 34,549 36,471 38,637 41,837

※ 도입규모(총정원) : E-10-2 합법 및 불법 체류자 총합

▣ 고용허가제(E-9) 도입 현황
(명)

구 분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T/O 1,000 1,100 1,750 1,750 2,300 2,300 2,619 2,840 2,817 2,743 3,491 3,441 3,121 3,800

입국인원(연) 422 963 1,841 1,694 2,118 2,195 2,461 2,560 2,475 2,664 3,228 247 347 5,730

입국인원(누적) 422 3,652 5,493 7,187 9,305 11,500 13,961 16,521 18,996 21,660 24,888 25,135 25,482 31,212

※ 재입국자(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제외 통계 [재입국 ‘20년(39명), ‘21년(245명), ’22년(4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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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 어업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도입, 고용, 사후관리에 있어 이원화된 제도 불편

 ○ E-9은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자 선택에 한계가 있고, 고용주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응대 등 사후관리 어려움

 ○ E-10은 민간업체를 통한 외국인 송입 및 관리로 인권문제 지속 제기

    - 해수부 고시에 근거한 민간차원 사업 수행으로 법률적 근거 미흡  

 ○ 어업분야 외국인력 체류기간 총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제한

   - (고용주)인력수급 단절, (외국인)출입국 비용 과다, 불법체류자 발생

▣ 어업분야 외국인력 제도 비교

구 분 고용허가제(E-9) 외국인선원제(E-10)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적용대상◦20톤미만어선, 양식업, 천일염생산 ◦20톤 이상 어선

도입정원
결 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심의·의결(국무총리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고노부)

◦노·사합의(수협중앙회, 선원노련)
(해수부승인→ 법무부최종결정)

주관부처◦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운영주체◦한국산업인력공단 ◦수협중앙회

고 용 주
부담비용

◦행정대행비(1회성 15만원)
◦교육비(1회성 26만원)

◦관리비(월 7.5만원)
(수협 1.5*, 선원노조 5, 관리업체 1)
* ‘23. 5. 1. 기준 변경

장 점
◦정부주도 도입 결정 용이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고용관리
◦공공성 담보(수수료, 교육비 등)

◦적기 유연한 선원 수급 가능
◦조업 현장 적응력 우수
(승선 유경험자 선발)

◦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용이
(노무관리 대행, 선주 민원응대,
외국인 고충상담 등)

단 점

◦인력 적기 공급 어려움
◦조업 현장 적응력 미흡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로만 선발
하므로 한국 입국수단으로 변질)

◦인력배치 후 사후관리 미흡
◦무단이탈 발생시 대체고용 어려움

◦법률 미비로 법적 근거 미약
◦고용주, 외국인 비용부담 발생
◦노노/노사갈등시 도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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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외국인선원(E-10)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 외국인력 고용 결정 방식 개선

    - (단기) 노노/노사갈등시 정부가 중재 또는 조정 가능토록 개선

    - (장기) 노‧사‧정(전문가 포함) 회의체에서 도입규모 등 결정

  ○ 어업 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장기 체류기간 보장

    - (현행) 최대 9년8개월 → (개선) 최대 14년6개월

    -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통한 불법체류 발생 억제

  ○ 어업 분야 외국인력의 불법체류 관련 사항 단속 및 처벌 강화

    - 임금이 높은 일자리로 이탈하는 불법체류자 처벌(과태료, 강제출국 등) 강화

    - 불법체류자 취업 브로커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 단속 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등 정부기관 합동단속 정례화 필요

※ 송입업체 등 민간에 의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국 조치는 납치·감금·

불법체포 등으로 고발당하는 등 한계가 있음

  ○ 외국인선원(E-10)에 대한 근무처변경 제한 필요

     - (현행) E-10 취업활동기간 내 근무처변경 제한 없음

     - (개선1) 입국 후 일정기간(1년) 근무처 변경 금지

     - (개선2) 근무처 변경 횟수 제한

※ 일부 외국인선원은 자유로운 근무처변경을 악용하여 고용주에게 근로 계약

기간 내 수시로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조업 거부 등으로 어가경영 부담

※ E-9 : 취업활동기간 3년내 근무처변경 3회로 제한(외고법 제25조)

  ○ 외국인력 입국 후 승선실습 등 국내에서 어업 특화 교육 실시 

    - (고용허가제) 어업 특화 교육 미흡으로 인한 어업 현장 부적응 해소

    - (외국인선원제) 현지 교육 대체하여 교육 효율성 증대 및 송출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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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사업장 소속 선박에 대해 외국인선원(E-10)의 이동 근무 허용

     - 동일 사업장(선주) 소속 어선이 여러 척인 경우에 근무처가 선박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현장 인력의 탄력적 운용에 어려움 발생

※현재선망, 권현망등선단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장에서만선박간이동근무가능

  ○ 연근해 어업분야 외국인 해기사 시범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선원(E-10)은 부원에 대해서만 

체류자격 부여 가능

     - 연근해 인력난은 단순 노무인력 부족에서 벗어나 선장, 기관장으로 확대 

  ○ 어업분야 외국인력의 다양한 도입체계에 대한 정비

     - 현행 E-9(비전문취업, 고용노동부), E-10(선원취업, 해양수산부), 

E-9(계절근로, 법무부), E-7-4(특정활동, 법무부) 간 복잡한 어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대해 어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어선원 업무 전담 기관 지정(안)

  ○ 가칭 「외국인어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

(E-9) 어업분야와 외국인선원제(E-10)의 통합관리(송출입, 교육 및 사후

관리 등)를 수협중앙회에 전담시키고 외국인선원 도입 및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용 

    - 외국인선원(E-10)제도를 운용해온 수협의 전문성 활용

    - 전국 해안 도서지역에 위치한 수협 계통조직(조합 본소, 지소, 영업점 등) 활용

    - 수협중앙회의 해외사무소 등 업무 협조 용이

과거 해수부의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 추진”시 제시한 현지선발, 국내외
교육, 송입업체 관리는 공단에서 담당하고,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
및 지역수협 및 송입업체를 통한 국내관리는 유지하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안 필요

  ○ 어업분야 외국인력 업무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 수협의 외국인선원 도입 및 관리 업무 조직 확대 등 비용 증가

    - 외국인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숙식비 등)에 대한 어가 경영 보조

    - 외국인선원의 송출비용 부담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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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현장발표)

김동윤(선원노련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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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

(현장발표)

권기흥(선원노련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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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6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 토론문

이영근(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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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만명.

서울시 인구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년간 줄어들 생산가능인구(15~64세 

해당하는 인구) 예상치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젊은이는 더 많이 감소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역시 심각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조업 등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무 강도가 세고 환경이 열악한 농업과 

어업은 더 심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은 전 세계는 ‘이민’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이제는 이민시대>라는 국내, 경쟁국(일본), 인력 송출국(베트남),

선진국(캐나다·독일)을 직접 방문해 이민자, 전문가, 정치인 등을 만나 

이민자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외국인 선원 제도가 투명하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 하에 재편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 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1. 도입과 체류 관리

발제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내 외국인 선원의 도입 및 관리 업무는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오랫동안 이뤄져 왔습니다. 도입 규모, 임금,

송출국가 및 업체 선정 취소 등은 외국 인력 도입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입

니다. 고용허가제(E-9)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쥐고 있는 권한들입니다. 이것이

법이 아닌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결정되고, 지나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율로 결정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입 규모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영향평가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선주 관련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의 협상

으로 정해지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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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높은 송출비와 낮은 투명성을 가진 제도가 변질

된다는 사실은 한국의 과거 산업연수생제, 일본의 기능실습제도가 경험적

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발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가칭)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톤 미만 고용허가제와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제도를 통합 관리

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20t 이상과 미만을 나누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부처 간 칸막이 현상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

에서 있어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입니다.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지시와도 부합합니다.

다만 주요 내용 예시는 사실상 고용허가제의 운영 방식과 흡사해 보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도입규모뿐 아니라 알선까지 도맡아하기 때문에 인력

미스매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스매칭은 제조업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한 어업 현장에서 무단 이탈 

현상을 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도입 규모과 고용 기준은

정부가 정하되, 알선은 송출업체가 맡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나친 송출비를 책정하는 송출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무단 이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어민들의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난을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선원의 행태와 현장의 파행으로 인한 

울분은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에서 단속 일변도로 불법체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본은 2004년 ‘불법체류자 5개년 반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속인력을 400여 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였고, 5년

동안 불법체류자 숫자를 2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급감시켰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취재 당시 전문가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동반한 것이 주효했다고 귀띔했습니다.



- 47 -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속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가차 없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주와 불법체류자 모두 ‘Skin in the game’, 즉 

자신의 살점을 걸고 선택의 결과와 영향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단속을 펼치는 정부는 고용주와 인권 단체의 원성을 뚫어낼 자신이 있을

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속만으로 무단 이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직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해볼 때입니다. 서양 중세에는 영주의

토지에 긴박돼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농노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도시로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 원인은 인권 운동이

활발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흑사병 대유행으로 당시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국내 어촌에

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이직을 금지해봐야 임금을 더 준다는 곳으로 떠나는 외국인 선원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충분한 인력 도입과 동시에 적어도 외국인 선원의 

업종별·지역권역별 합법적 이동순환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특정기능'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종 내 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정주 및 통합

어촌 고령화는 관계자분들께서 더 깊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뒤 누가 어촌에 남아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내 어선원을 

어촌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숙련

어선원이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경로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들여왔다 내보내는 ‘단기순환’형 외국인 어선원 제도 하

에서는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어선원인들 정착할 경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외국인 어선원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법무부가 지난 2017년 도입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를 

통해 E-7-4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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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비숙련 취업이민제도(E-9·E-10·H-2)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 자격증, 학력,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하면 준숙련기능

(E-7-4) 비자로 전환을 해줍니다. E-7 비자는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정주를 염두에 둔 비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0.51%(2022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상 E-9에서 E-7 비자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99%를 

거르기 위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환 비율을 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인 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해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점수제이므로 어업 분야의 외국인 어선원은 점수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졸 미만이 대부분이라 학력 항목에서 

득점이 어렵고, 한국어 활용도가 낮은 어업의 특성상 한국어 능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적 규제 정책이 아닌 현장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합

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유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조업 분야 쏠림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업 분야에 특화한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지방의 농어업 

인구가 줄어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제한

되면서 농어업 분야 식량 자원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캐나다 연방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인구가

적고 농어업이 활성화된 소도시를 중심으로 AIPP(Atlantic Immigtraion

Pilot Program), RNIP(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같은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소 영어, 학력 조건 등을 내걸고 이민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에게 정주를 위한 비자 경로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보여준다 

해서 곧장 큰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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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입장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민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경로를 설계한다면, 정착 의지가 있는 일부는 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 취재 당시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이자 어부로 일하고

있는 리키 펑(62)과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6년에 캐나다로

와 시민권을 취득한 그에게 왜 캐나다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캐나다의 바다가 넓고,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수산업이 

발달한 캐나다는 어부가 필요했고, 이민은 어렵지 않았다. 당연한 선택 아니

었겠나?”


